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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 반테러의 주요한 현장으로 도시를 주목하는 도시지정학(Urban 

Geopolitics)이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분단과 냉전 질서가 여전히 지배적인 한반도에서는 서

구의 현실과는 상이한 지정학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냉전지정학에서는 분단과 냉전정치가 국가스케일

에서 구조화되어 로컬스케일에서도 그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고, 도시 스케일과 같

이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 냉전의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은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경기도 파주시

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 분석을 통해 냉전이 국가스케일에서뿐만 아니라 도시 스케일

에서 안보를 둘러싼 담론들과 실천들의 경합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를 통해 서구 도시지정학의 

한계와 냉전과 탈냉전이 교차하고 있는 동아시아 현실에서 도시지정학의 새로운 이론적 가능성을 함께 고찰하

고자 한다.

주요어 :  도시지정학, 대북전단, 접경지역, 안보, 냉전

Abstract : Since September 11th, 2001, urban geopolitics has emerged as a novel approach to cities as a key 
sites for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However, the Korean peninsula where territorial division and the 
Cold War order has still been dominant demonstrates the dissimilar geopolitical conditions from the West. 
As the Cold War geopolitics has naturalized the idea that the Cold War politics in the national scale pervades 
in the local scale, existing studies have neglected specific and complex features of the Cold War in the micro 
scale. Focusing on the conflicts over the leaflet distribution to North Korea in Paju of Gyeonggi Province, 
this research pays due attention to how the Cold War has materialized through the competitions of various 
discourses and practices around security. This will help us to examine not only limitations of Western urban 
geopolitics but also fresh theoretical possibility of urban geopolitics to better grasp the East Asian geopolitics.

Key Words : Urban Geopolitics, Anti-North Korea Leaflet, Border Regions, Security, 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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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한반도의 도시지정학?

전통적으로 지정학은 국가 스케일에 천착한 접근

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스케일에서 지

정학적 실천과 담론의 재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Coleman, 2007; 2009; Hyndman, 2004). 

특히 9/11테러 이후 각종 테러에 대한 위협의 증대

와 이에 대응한 반테러 정책의 확산으로 도시지정학

(Urban Geopolitics)이 새로운 연구 흐름으로 주목

받고 있다(Graham, 2004a; 2004b; 2004c; 2008; 

2010; Sassen, 2012). 역사적으로 도시는 각종 전쟁

의 주요한 현장이었으며, 최근에는 테러의 주요 타겟

이 되면서 이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다양한 감시가 

작동하면서 갈등이 표출하고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서구의 최근 사례들은 이와 같이 테러와 반테러의 주

요한 현장으로 도시를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

나, 여전히 냉전의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은 우리의 도

시현실에서는 서구와는 상이한 지정학적 양상을 확

인할 수 있다. 즉 남북간의 대치가 종식되지 않은 휴

전 중이라는 현실은 여전히 냉전이(또는 한국전쟁이) 

현재 진행 중인 구조화된 현실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냉전구조는 남북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최근 사드 배

치를 둘러싼 논란에서부터 빨갱이, 종북 논쟁 등 우리 

사회 안에서 남남갈등의 형태로 끊임없이 재생산되

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냉전의 지정학은 남북 갈등

과 대치, 세계적 냉전 구도 등 주로 국가(national)나 

글로벌(global) 스케일에서 경험되고 인식되어 온 반

면에, 도시 스케일과 같이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 냉전

의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은 제대로 연구되지 않

았다. 한반도의 지정학은 남북간 군사 충돌, 북핵을 

둘러싼 협상 등 국가 중심적 관점이 팽배하였으며, 분

단구조와 냉전정치가 국가스케일에서 구조화되어 지

방이나 도시스케일에서도 그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기존의 냉전 지정학에서 도시스

케일에서의 접근은 국가 대 지역주민의 갈등에 주목

하였고, 이 가운데 비판적인 연구들은 국가의 폭력이 

지역공동체나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양상

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신양식, 2006; 정영신, 2012; 

2017). 해군기지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었던 

제주 강정마을이나 사드 배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성

주, 주한 미군기지 이전으로 주민들이 강제 이주되었

던 평택 대추리, 미공군 사격 훈련장이었던 매향리 등

은 냉전체제의 지정학적 갈등이 국가 대 지역주민의 

갈등 구도로 표면화되었던 대표적인 지역들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0년대 초반 이래로 남북간 접경지

역에서, 특히 파주시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나타난 대

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은 기존의 냉전지정학과

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냉전이 국가스케일

에서뿐만 아니라 도시 및 로컬 스케일에서 어떻게 구

체화되고 있으며, 여기서 안보를 둘러싼 담론들과 실

천들이 어떻게 경합하고 있는지가 이 연구의 핵심 질

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정학적 안보에 대

한 인식이 다양한 스케일에 따라 충돌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으며, 이는 국가 대 지역주민이라는 전통적인 

갈등구조가 아니라, 살포를 주도하는 국내·외 북한

인권단체들과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지역시민·

사회단체간의 갈등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

으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한 상이한 입

장과 대응을 보였다. 즉 공간 스케일에 따라 지정학

적 안보에 대한 인식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면서, 안보, 

인권/기본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 등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고조되는 형국을 보였다. 본 사례는 국가 중심

의 기존의 지정학적 분석을 넘어 다양한 이해와 가치

를 가진 행위자들이 지정학적 이슈와 갈등에 구체적

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냉전과 탈냉전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면서 기존 한반도 냉전구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지정학적 갈등의 공간이 생성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와 같은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

싼 갈등이 가지는 지정학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구체

적인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또다른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방법을 이용하였

는데, 첫째, 대북전단과 관련한 아카이브 연구를 진행

하였다. 각종 언론매체 기사, 공공 및 민간단체들의 

성명서, 시·도 의회 및 국회 청문회 회의록 등에 대

한 분석을 통해 대북전단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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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축하는 담론들을 포착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대

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반구조

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언

론 관계자와 사회단체 관계자와 함께, 반대시위에 적

극적으로 참여한 시의회 의원, 종교단체 대표, 지역주

민 대표, 상인 대표, 요식업체 대표 등에 대한 인터뷰

를 통해 아카이브 분석에서 포착되지 않는 지역 행위

자들간의 권력관계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대응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하였다.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

고 있는 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는 성사되지 못

하였는데, 이들의 주장은 언론매체 인터뷰와 살포현

장에서의 연설 등을 참고하였다.

2. 지정학의 새로운 지평, 도시지정학

1) 도시지정학의 등장과 발전

Saskia Sassen(2012)은 지정학 공간이 점점 복

잡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나 

WTO(세계무역기구) 등과 같은 새로운 행위자가 지

정학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목하였

다. 그러나 국가스케일을 초월하는 글로벌 행위자들

뿐만 아니라, 로컬과 도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행위자

들이 지정학 질서에 새롭게 개입, 재구성하고 있는데, 

도시지정학은 특히 도시와 지정학을 연계하려는 이

론적 노력으로(Rokem et al., 2017), 21세기 들어 본

격적으로 등장한 새로운 인식론적 접근이라 할 수 있

다. 사실 역사적으로 - 전근대와 근대에 걸쳐 - 도시

는 전쟁에서 주요한 약탈 또는 폭격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와 지정학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여겨

졌다(Graham, 2004c).1)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시지정

학이 새로운 이론적 흐름으로 등장하게 된 데에는 다

음의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21세

기 들어 ‘도시의 세기(Urban Century)’ 또는 ‘도시의 

시대(Urban Age)’ 등과 같은 표현들이 등장할 정도

로 전세계적으로 도시화가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가 세계경제, 정치, 문화 등의 핵심적인 장소로 

부각되었다. 둘째, 1990년대 초반 냉전이 종식되고 

탈냉전 세계화가 전면화되면서 ‘지정학의 종언(The 

end of geopolitics)’ 과 같은 담론이 등장하기도 하

였으나(Ó Tuathail, 1997), 2001년 9/11테러 이후 새

로운 형태의 지정학적 갈등이 서구도시들에 팽배하

기 시작하였다. 미국 주도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

면서 반테러의 명목으로 새로운 안보, 감시체계가 서

구의 도시공간에 확산되었고, 반테러전쟁의 결과 리

비아, 이라크 등의 정권 전복과 경제 혼란은 이민·난

민의 확대, 인종주의와 종교적 근본주의 만연화와 이

에 따른 도시내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도시에서 더 이상 숨을 곳, 즉 감시와 안보화(securi-

tization) 밖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Rokem 

et al., 2017, 259), 현대 정치와 안보에서 도시는 핵

심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Abrahamsen 

et al., 2009, 366). 이러한 도시와 연관된 새로운 지

정학 현실을 이해하려는 접근은 기존 국가 중심의 지

정학 연구로부터의 “도시지정학적 전환(urban geo-

political turn)”이라고 호명되기도 하였다(Rokem et 

al., 2017, 253). 즉 기존의 연구에서는 세계화의 진전

으로 도시가 세계경제의 중요한 결절지(node)로 등

장한 것에 대해서만 주목하였는데 반해, 지정학적 안

보에 있어서도 도시가 핵심적인 현장이자 공간으로 

새롭게 부상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도시의 세기’를 

둘러싼 논의도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안보와 관련된 문제들이 세계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현대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Abrahamsen et al., 2009, 

370). 

도시지정학 연구를 선도적으로 주창한 것은 New-

castle University의 Stephen Graham으로, 그는 

2004년 편서 Cities, War, and Terrorism: Towards 

an Urban Geopolitics에서 처음으로 도시지정학 접

근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2) 그는 국제관계와 정치학

에서 공간과 정치의 문제를 국가 하위 (subnational) 

스케일보다는 국가(national) 스케일 중심의 시각이 

지나치게 지배적임을 비판하였다.3) 도시지정학 접근

에서는 영토의 유지와 확장을 둘러싼 제국주의적 갈

등 또는 지정학적 이해에 따른 전통적인 국가 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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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대립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면

서 비전통적인, 불균형적, 비공식적 또는 새로운 형

태의 전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주요한 현장으로 도

시를 주목한다(Graham, 2004a, 3). 다시 말해 전쟁

이 더 이상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

니라 전투는 오히려 도시화되고 있으며, 이런 의미

에서 Neil Smith는 우리는 “도시파괴 또는 학살(ur-

bicide)”4)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2006, 

469). 이에 대해 Graham(2004b, 52; 2010)은 이러한 

새로운 현실이(즉 안보의 문제가 더 이상 국가스케일

이 아니라, 도시를 중심으로 사고해야 되는 현실), 국

제관계 연구자들로 하여금 안보의 도시화에 대해 주

목하도록 하였고, 처음으로 도시와 국가스케일 하위

의(subnational) 공간들을 유의미한 지정학적 현장으

로 고려하게끔 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초국가적 연계, 기술, 디아스포라 등 각종 

인적, 물적 그리고 지식의 흐름들이 냉전시대 블록과 

국민국가체제를 초월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지정학

적 갈등들이 점차 로컬, 도시들에 집중되어 나타났으

며 도시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스며들게 되었다는 것

이다(Graham, 2004a, 5-6). 그 결과 국내와 국외의 

경계, 로컬과 글로벌 스케일의 경계, 군사와 비군사

(civil)의 경계, 치안유지, 군사력(군대) 그리고 국가첩

보간의 경계가 흐릿해졌다는 것이다(Graham, 2009, 

278; 279). 또한 도시지정학 접근에서는 도시를 전쟁

과 테러에 있어 단지 배경만이 아니라, 도시의 건물, 

자산, 제도, 산업, 인프라, 문화, 상징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본다(Graham, 2004c, 167). 구체적으

로 9/11 이후 ‘국가안보’라는 담론이 건물 디자인, 교

통 통제, 도시의 물리적 계획 등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도시를 물리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

로 새롭게 구성하기 시작했다(Graham, 2004a, 11). 

Graham(2004a, 24)은 테러가 도시에 가하는 영향

과 같이 단선적인 접근을 넘어서, 도시지정학은 전쟁, 

테러리즘, 그리고 도시 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즉, 비공식적 폭력(예: 테러리즘)

과 국가의 공식적 폭력(예: 다양한 감시, 통제 체제의 

작동)은 함께 작동하고 서로를 증폭시키며, 이러한 폭

력들이 도시공간에 집중적으로 작동하는 양상이 탈

냉전, 9/11 이후의 시대를 규정짓는다고 주장하였다

(Ibid.).5) 그는 이러한 도시에서의 폭력과 갈등의 구

조적인 원인에 대해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도

시들을 중심으로 주도되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또

는 워싱턴 컨센서스 - 금융화, 사유화, 구조조정프로

그램(SAPs) - 등으로 인하여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빈곤과 불평등, 양극화 등이 더욱 심화되었

음을 주목하였다(Graham, 2010, 4-5). 이러한 비판

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Graham은 도시지정학을 보편

적 이론으로 정착시키기보다는 특정 시기의 도시공

간과 지정학적 폭력과 갈등 간의 관계에만 천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6) 

Graham의 논의 이후 도시지정학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Rokem을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

은 Political Geography의 “Interventions in urban 

geopolitics”에서 도시지정학의 최신 연구동향, 한

계 및 발전방향에 대해 풍성한 논의를 제공하였다

(Rokem et al., 2017). 여기서 Rokem과 Fregonese

는 도시공간이 보다 광범위한 지정학적 과정과 로컬

차원의 폭력에 대한 경험 간의 연결고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도시지정학이 도시공간의 군사

화(militarization)와 종족민족주의적으로 복잡한 도

시에서의 갈등과 충돌에 초점을 둔 연구경향을 보이

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Graham과 마찬가지로 이들 

또한 도시가 역사적으로 정치폭력의 주요한 매개이

자 목표였음을 인정하였지만, 도시화된 세계에서 새

로운 유형의 폭력, 재난, 갈등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면

서 이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렌즈로서 도시

지정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도시지정학

의 새로운 지평을 열 다섯 가지 주제들을 제안하였다. 

1) 평범한 도시지정학(도시 내 분리(segregation)와 

이동성(mobility)의 문제에 대한 초점), 2) 가정(do-

mestic) 도시지정학, 3) 난민의 도시지정학, 4) 도시

수직성(urban verticality)의 지정학, 5) 이론과 실천

으로서의 도시 지정학. 처음 네 주제는 기존의 기술중

심, 군사주의적, 종족민족주의적 접근들을 넘어서,7) 

다양한 지정학적 이슈와 사건들이 일상적 도시생활

에 대한 영향에 주목한 것으로, 이는 Sidaway(2009, 

1091)가 지적하였듯이, 지정학이 도시의 일상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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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의 도시지정학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보다 미시적이고 구

체적인 관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도시지정

학적 접근이 전장(battlefield)으로서의 도시를 넘어 

포스트식민주의, 평범한, 가정의(domestic), 체현된

(embodied) 그리고 수직적 차원 등을 고려하여 발전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도시지정학이 기

존의 국가 중심의 지정학 논의를 확장시켰다는 점에

서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여전히 진화 중인 이론적 접

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중요한 한계를 노

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도시지정학의 한계와 새로운 전망

Sara Fregonese(2017)는 기존 도시지정학의 문제

들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는데, 이는 서구 중심의 도시

지정학 논의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 도시지정학의 이

론적 지평을 넓히는데 유의미한 논점을 제공해준다. 

그녀에 따르면 도시지정학은 두 가지 지점에서 비판

을 받는데, 첫째, 도시지정학이 도시, 폭력, 세계정치

의 관계에 대해 초점을 두면서, 현대 정치의 새로운 

기준 스케일을 단순히 국가에서 도시로 대체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도시갈등을 둘러싼 다양한 

지정학적 담론과 실천에 대한 보다 섬세한 분석을 발

전시키지 못하고, 단지 분석의 스케일을 낮췄을 뿐이

라는 것이다. 두번째 비판은 기존의 도시지정학 연구

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등과 같은 일부 사례들에 대

해서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각종 안

보 관련 장치들을 통한 보호가 필요한 “우리의” 도시

와 테러와의 전쟁에서 오리엔탈리즘에 따라 목표화

된 아랍의 도시들만을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한정하

고 있다는 것이다(Fregonese, 2017, 2). 여기서는 이

러한 비판을 발전시켜, 현재 도시지정학의 한계를 서

구중심성,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에 대한 과도한 강조, 

도시스케일에 대한 천착 등 세 가지 지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첫째, 도시지정학의 주요연구대상이 서구 도시이

거나 또는 서구에서 군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개

입하고 있는 비서구도시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서 서구중심성의 문제가 드러난다. 또한 도시지정학

의 주요 연구주제들이 도시공간에서의 안보, 감시 문

제 또는 소수민족, 인종, 이민자 등을 둘러싼 갈등에 

한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11 테러 이후 “전쟁은 

더 이상 본토에서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게 되었다”

(Graham, 2004a, 27)와 같은 주장에서 나타나듯 변

화하는 지정학적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적 접근

으로서 도시지정학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도시지정

학은 태생적으로 서구의 경험적 현실을 충실히 반영

하였다. 즉 서구의 도시들은 냉전 시기 상대적 평화

를 누린 반면에 비서구 지역들은 탈식민주의 투쟁에

서부터 냉전시대의 열전지역으로 오히려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적으로 작동하면서 폭력과 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따라서 도시지정학의 기본적인 전

제, 즉 도시가 새로운 지정학적 갈등의 공간이 되었

다는 인식은 철저히 서구의 경험만을 바탕으로 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Fregonese(2012, 

291)는 도시와 전쟁에 관한 지리적 연구가 압도적으

로 영어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도시지정학의 언어적, 

경험적 범위가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기존의 도시지정학 이론이 여전히 식민주

의, 제국주의 그리고 냉전의 질서에서 자유롭지 않

은 지역과 도시들을 설명하는데 적실성을 가질 수 있

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Rokem and Boano(2018)는 기존 도시지정학의 서

구 도시들에 대한 편항성을 비판하면서 - 그들의 경

험적 연구사례들이 주로 북미와 유럽도시들을 대상

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제

한적인 사례만을 연구 - 포스트식민주의 시각에서의 

도시지정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세

계에 산재한 미군기지의 작동과 이들이 도시공간과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도시지정학으로는 설명

될 수 없다. 특히 이러한 미군기지의 경우 여전히 제

국주의 질서가 작동하고 있으며, 그 결과 왜곡된 형태

의 주권질서가 도시공간과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도 기존 도시지정학 이론을 넘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도시지정학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는 형편이

다. 문제는 기존 서구중심의 도시지정학 이론으로 냉

전구조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고 탈냉전과 신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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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이 복합적으로 얽힌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현실을 설

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Wallerstein은 유럽과 아

시아에서 냉전의 차별적 작동에 주목하여, 냉전은 유

럽에서는 말 그대로 차가웠다면, 아시아에서는 충분

히 뜨거웠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이 유

럽에서 취한 정책과 그들의 관계는 아시아에서의 정

책이나 관계들과는 상이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Wallestein, 2010, 19; 24). 문제는 유럽과 아시아에

서 냉전의 작동방식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서는 여전히 냉전체제가 지정학적 질서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서구중심적 도

시지정학 접근을 넘어서 식민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냉전 프로젝트와 긴밀히 연결된 비서구 지역의 구조

적 조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기반으로 도시지정학

의 새로운 이론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지정학의 서구중심성과 연관된 문제로, 

도시지정학은 차별화된 인식론적 접근임을 강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

향이 있다. 9/11테러 이후의 도시들이 처한 새로운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틀로 이용되기 때문에, “테러 

시대 도시정치지리학”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Rokem and Boano, 2018, 5).8) 즉 도시지정학은 도

시와 전쟁의 관계가 탈냉전 시대, 특히 9/11 이후 새

롭게 형성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결과 냉전 이

전과 이후의 지역적 갈등의 맥락적 연속성을 간과해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Fregonese, 2012, 293). 냉전 

시기에도 도시는 결코 지정학의 진공 공간이 아니었

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Graham도 역사적으로 도시

가 지정학적 갈등, 충돌의 핵심적 공간이었음을 명확

히 인식하였다. 냉전 시기 글로벌 사우스에는 도시게

릴라, 독립전쟁, 대리전(proxy war) 등이 혼재해 나

타났고, 글로벌 노스에도 ‘도시에 대한 권리’를 둘러

싼 민권운동, 반인종주의·반전 운동 등과 같은 도시

사회운동이 활발했음을 지적하였다(Graham, 2010,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 이후의 변화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임을 지속적으로 내세우는 

과정에서 서구편향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테러리

즘과 감시·통제 등의 문제에만 천착하여 도시지정

학의 이론적 가능성마저 스스로 협소화시키는 문제

를 낳고 있다. Colin Flint(2006)는 Cities, War, and 

Terrorism: Towards an Urban Geopolitics에 대한 

리뷰에서 도시지정학을 왜 지향하고 있는지, 어떤 이

론적 지평을 열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지정학 접

근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

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도시지정학 이론

화에 실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Fregonese(2012)가 지적했듯이, 

도시지정학은 단지 지정학 분석의 초점을 국가에서 

도시로 이동시키는데 그쳤고, 주로 글로벌 스케일의 

지정학적 이벤트가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단선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글로벌과 국가 

정치의 도시세계로의 내파(implosion)”라는 Appa-

durai(1996, 152)의 표현을 많은 도시지정학자들이 

인용하는데, 도시지정학을 이런 일방향적인 힘의 작

용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결국 도시를 단지 대상이자 

무대로 한정하여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냉전 시대 국

가 대 국가의 군사적 충돌이 급격하게 퇴조하면서, 

도시지정학은 새로운 탈냉전 시대의 도시와 전쟁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라는 점이 강조되는데(Graham, 

2009, 278), 이는 국가간 갈등에서 국가내 갈등으로 

스케일을 내린다는 단순화된 관점으로 현대 도시 갈

등에서 나타나는 다중스케일의 담론과 실천의 작동

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결여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Smith, 2006). 또한 도시지정학이 도시스케일에 초

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기술 중심

(techno-centric), 추상적(비체화, disembodied) 차

원의 분석에 그치고 있고, 도시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일상적 경험이나 감정을 간과하였다는 점

도 지적된다(Fregonese, 2017, 1). 따라서 도시지정

학이 보다 보편적인 이론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스케일에서의 힘, 이해와 욕망들이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어떻게 매개되고 충돌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존 지정학의 엘리트주의를 넘어서 다양

한 주체들의 경험과 감정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 

특히 위에서 논의한 기존 도시지정학 접근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Fregonese(2012)는 (9/11 이후) 새

로운 전쟁과 지정학적 스케일 조정(rescaling)이라는 

담론을 넘어서 도시의 지정학적 충돌과 갈등에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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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전과 이후의 연속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필요

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특히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

간의 복합적인 권력관계를 반영한 하이브리드 주권

(hybrid sovereignties)체제가 형성되고 있음을 주장

하였다. 기존의 도시지정학에서는 테러집단 등 비국

가 행위자들의 등장에 주목하여 국가 대 비국가의 갈

등국면이 도시공간에서 나타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대립적 관계만이 아니라, 오히려 두 집단을 포

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도시공간을 매개로 그들의 

정치적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 또한 국경 관리와 통

제가 국가권력의 독점적 정치영역이었다면, 비국가 

집단의 대북전단 살포라는 탈경계화(de-bordering)

를 둘러싸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군대 그리고 지역주

민, 상인, 시민단체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접경지역에

서 하이브리드 주권체제가 어떻게 구축되고 불안정

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정리하면, 도시와 지정학은 역사적으로 항상 밀접

한 관계를 맺어왔으나, 이러한 관계가 특히 주목을 받

은 것은 9/11 테러였으며, 이를 계기로 도시지정학이

라는 새로운 연구흐름이 발전하였다. 도시와 지정학

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적 접근은 서구의 경험

적 현실에서 출발하였지만 이미 적지 않은 서구 학자

들이 비판하듯이 테러, 반테러 또는 이민자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서구의 경험에만 기대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테러와의 전쟁 이후 위험과 공포가 세계

화된 현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공포 담론이 시민권

과 자유의 제약을 정당화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

고 있음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Pain 

and Smith, 2016, 1),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냉전과 분단질서 하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독점적으

로 생산되어온 지정학적 공포와 불안의 생산주체, 작

동방식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 양상이 빠르게 변화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변화의 구체적 양상과 그 

의의에 대한 고찰을 통해 냉전과 탈냉전이 교차하고 

있는 동아시아 현실에서 도시지정학의 새로운 이론

적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3. 접경도시의 지리정치경제학

지난 2017년 11월 대한민국 국회연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분계선(MDL)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정학적 상상력을 과시하였다. 

우리는 이 멋진 한반도에 가느다란 문명의 선을 

긋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은 여기에 

그어졌고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선은 평화와 전

쟁, 품위와 악행, 법과 폭정, 희망과 절망 사이에 

그어진 선입니다. 이 선은 많은 장소에서 수차례 

걸쳐 그어졌습니다.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자유국

가가 늘 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유약함의 

대가와 이것을 지키는 데 따르는 위험을 같이 배

웠습니다. (연합뉴스, 2017)

이 발언에서 트럼프는 한반도 분단에 있어 미국의 

책임에 대한 무시 또는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편, 

군사분계선에 대해 단지 양측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

는 국경선을 넘어서, 문명과 야만, 빛과 어둠, 자유와 

억압, 희망과 절망 등 전통적인 냉전적 지정학적 세계

관을 함축, 상징하고 있는 선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 트럼프가 주장하였듯이 이 선은 북한의 남

침 야욕을 방어하는 선으로, 즉 자유를 수호하는 선

의 의미도 있지만, 본 연구의 사례인 대북전단살포

와 같이 이 선을 넘어 자유를 확장하려는 지정학적 흡

수와 확장의 전초기지라는 의미 또한 다시금 나타나

고 있다.9) 그러나 한반도에서 이러한 탈경계화(de-

bordering)는 일반적으로 초국경 경제교류를 통한 

경제공간의 확장 및 통일로 이어지는 지경학적 상상

력과 긴밀하게 연관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예를 들어 

Matthew Sparke(2007)는 지정학적 공포(geopoliti-

cal fears)에 대비하여 지경학적 희망(geoeconomic 

hopes)에 대해 Thomas Friedman(2005)의 “세계

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 라는 주장으로 압축

되는 초국경 경제협력의 확대, 즉 탈경계화로 설명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대북전단살포

와 같은 탈경계화 시도들은 오히려 새로운 주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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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정학적 욕망의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접경도시들은 변경으로 상징되는 주

변적 지위와 함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

하는 안보적 기능이 지배적인 지정학적 공간으로 표

상되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몰락과 더불어 앞서 언

급한 프리드만의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구호로 상징

되는 경제의 세계화로 접경지역은 주변적 지위를 벗

어나 이질적인 인구, 문화, 사회의 교류를 통한 새로

운 지경학적 가능성의 공간으로 부상하였다. 냉전구

조가 분단이라는 공간적 질서로 고착화된 한반도에

서 또한 2000년대 초반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새

로운 초국경 경제협력이 발달하였다. 특히 개성공단

과 금강산 관광특구는 이러한 남북간의 새로운 지경

학적 흐름을 물질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담보하

는 공간이 되었고, 변경이라는 지리적 위치와 군사시

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의해 경제적으로 낙후되

었던 접경지역 또한 남북간의 경제를 연계하는 새로

운 발전공간으로 주목받았다. 예를 들어 파주시의 경

우 “통일 한국 핵심도시”, “세계화 시대를 맞은 통일

한국의 심장” 등의 새로운 발전비전을 적극적으로 내

세웠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남북관계의 급속한 악

화로 개성과 금강산 특구는 모두 중단되었고, 한반도

의 접경지역은 그 지경학적 가능성을 거세당한 채 지

정학적 갈등과 대립이 지배적인 공간으로 회귀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접경도

시들은 기존의 지정학적 구속에서 벗어나 안보관광, 

남북경제 교류, 통일시대의 중심도시 등 분단을 넘어

선 새로운 지경학적 비전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

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연결시키고 있다. 즉 국가 스

케일에서는 북핵위기 등으로 남북간의 냉전적 대결

구도로 지정학적 갈등이 다시 고조되었으나, 로컬스

케일에서는 분단과 전쟁 이후 오랜 기간 구조화된 군

사주의와 안보문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경학적 상

상력과 욕망이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를 단

지 국가-지정학 vs 로컬-지경학의 구도로만 볼 수

는 없다. 오히려 지역 차원에서의 안보 문제와 개발 

문제의 긴밀한 연계인 안보-개발 넥서스(security-

development nexus)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접경지역은 군사적으로 최전

선이라는 지정학적 공간인 동시에, 군대에 의존한 기

지경제가 발달하였다. 때문에 파주시의 한 시의원은 

과거에는 “군대/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반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에 어려

운 일이었다”11)라고 설명하였다. 즉 기지의 주둔은 안

보를 담보하는 동시에 지역의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

을 미쳤다. 그러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접경

지역의 미군 기지들이 폐쇄, 반환되고 평택으로 이전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파주 LCD 단지 등 접경지역에 새로운 산업단지들이 

그림 1. 파주시 장파리 ‘북진’상회와 ‘북진’교

출처: 저자 촬영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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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였고 접경지역이 남북을 연계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군대에 의존한 지역경제와 북한 위

협에 대항한 군사안보 중심에서 남북관계의 안정화

에 따른 안보와 접경지역개발이 선순환을 이루는 새

로운 안보-개발 넥서스가 접경지역에 새롭게 발달하

기 시작했다. 파주시를 통해 개성공단 물류가 통과하

였고 도로 등 인프라 개발에서도 국가지원을 많이 받

는 등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남북교류가 잘돼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식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여

기 들어오면 돈 벌 수 있다. 남북경제를 통해서 돈을 

벌자”는 인식들이 확산되면서,12) 파주시에서도 여야 

국회의원을 막론하고 통일경제특구를 제안하는 변화

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으로부터의 지경학적 비전과 

가능성을 뒤흔든 것은 비단 남측 보수정권의 대북강

경책이나 북측의 핵과 미사일실험 등 국가스케일에

서의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만이 아니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일부 탈북자 단체, 극우집단 그리고 미국의 

인권단체 등에 의한 대북전단살포는 접경지역에 새

로운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 기존의 국가안보와 지정

학에서는 국가가 담론 생산과 실천을 독점적으로 통

제하였으나,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은 다양한 

비국가(non-state) 또는 반국가(quasi-state) 행위자

들이 국가의 안보에 어떻게 담론적으로 그리고 실천

적으로 개입하는지를 드러내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13)

서구에서는 9/11테러 이후 전쟁과 평화의 구분

이 흐릿해지면서 “모든 곳에서의 전쟁(everywhere 

war)”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지만(Fre-

gonese, 2012, 292),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는, 

냉전시대 이래로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명확했던 시

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안보 우

선이라는 담론체제 하에서 영구적인 예외상태가 지

속되면서 국가폭력의 구조적 조건으로 작동하였다

(Lee et al., 2014). 이러한 냉전-권위주의 통치체제

는 1990년대 이후 민주화와 탈냉전의 영향을 받으면

서 해체되기 시작하였고, 이렇게 열려진 공간으로 비

국가 행위자들의 등장과 확산은 국가 주도의 안보, 주

권과 전쟁의 논리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대표적

으로 한국 사회 내에서 대북정책, 북한에 대한 입장

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대립인 남남갈등을 들 수 있다

(Lee, 2015). 그러나 한반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중

심으로 나타난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은 이러

한 남남갈등만으로는 해석될 수 없는 보다 복합적인 

양상의 지정학적 충돌이다. 이는 단지 로컬 스케일에 

고착된 형태가 아니라 초국경적 연계를 포함한 다양

한 스케일의 이해와 힘들이 복잡하게 얽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은 도시지정학

이라는 새로운 이론적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접경지역에서 안보위협은 항상 국경 너머, 북으로

부터 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에는 실제적인 위

협과 정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위협이 혼재하였

고, 이는 접경지역에 강력한 반공보수주의를 배태하

여 오랫동안 지역정치를 규정지었다. 그러나 민주화

와 남북관계 변화는 이러한 구조적 현실에 대한 새로

운 변화를 가져와, 기존의 국가 독점의 반공·반북 정

치에 새로운 주체들의 등장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친북, 종북, 빨갱이 등 적/아가 명확한 기존의 지정학 

문법으로는 해석될 수 없는 지역정치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서는 이러한 변화가 가장 두드

러지게 표출된 파주시를 구체적 사례로 분석하였다. 

대북전단살포는 남북관계에 긴장을 초래하였을 뿐

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을 증폭하는데 있어

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살포에 대한 학문적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통적 지정학에 따르면 파주지역은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군사적인 의미의 최전방이나, 최근 대

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으로 새로운 지정학 전선

들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시민사회단체, 국내외의 북한인권단체 등 다양

한 지정학적 행위자들이 새로운 지정학 동학을 형성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전단살포라는 지정학적 

실천이 접경지역의 지정학을 어떻게 새롭게 재구성

하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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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반도 접경지역의 도시지정학: 

파주시 대북전단살포를 둘러싼 갈등

1) 한반도 접경지역과 대북전단

올 초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의 주요한 

배경 중 한 곳으로 파주가 등장한다. 영화에서는 주인

공 종수(유아인 역)가 파주 시골집에 머무는 동안 간

간히 대남방송을 들려주는데, 이는 일반 대중들에게 

헤이리나 아울렛으로만 알려진 파주의 고유한 지정

학적 특성을 의도적으로 드러낸다. 이에 대해 이창동 

감독은 “젊은 세대들은 대남방송이 없는 도시에서 살

아가지만 실제로 어딘가에서는 들리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강

보라, 2018). 이 영화를 통해 이창동 감독은 남북 갈

등과 대결은 한반도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구조적 

현실임을 상기하고자 하나, 영화를 통해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지정학적 갈등 구조가 국

토공간에 균일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영화의 또 다른 주요 배경인 강남 서래마을과의 

대조를 통해 지역간 경제적 격차만 아니라 지정학적 

격차 또한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분단, 냉전, 군사주

의 등 지정학적 폭력과 갈등 구조가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은 영화가 조명한 파주시와 같은 접경지

역이며, 이는 국가 중심의 지정학적 접근이 아닌 도시

지정학적 접근을 통해 그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다. 

경계는 정치적 주체성의 생산과 조직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Mezzadra et al., 2013, xi), 분단과 냉

전구조 하의 한반도 접경지역은 군사기지들이 주민

들의 일상생활공간에 깊숙하게 침투하면서 군사문화

가 팽배하였고, 적이자 위협으로서의 북을 끊임없이 

세뇌하는 국가안보논리가 주민들의 의식과 실천을 

지배한 지정학적 공간이었다. 접경지역 원주민들은 

한국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장을 경험하였고, 휴전 이

후에도 대남방송, 포 소리 등을 통한 청각적 경험, 그

리고 대남전단(삐라) 등의 시각적 경험을 통해, 그리

고 그들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삶 속에 깊숙이 자리

하였던 군인들과 군사문화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보

수화되고 경직된 주체성을 형성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은 그간 각종 선거에

서 안보벨트라고 불리면서 보수정당에 압도적인 표

를 몰아주었다. 그러나 고착화된 지역정치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역설적이게도 북한인권을 표방하는 보

수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 행위였다. 전단 또는 삐라

는 “들리지 않던 총성”, “종이폭탄” (이윤규, 2006)이

라 호명될 정도로 한국전쟁 시기 심리전에서 핵심적

인 역할을 하였고, 전쟁 이후 지속된 체제경쟁, 냉전

의 상징적 장치였다. 그리고 이런 장치를 주도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작동시킨 것도 국가권력이었다. 

해방 이후 분단체제 하에서 남북간의 체제선전전은 

지속적으로 작동하였으며, 이는 한반도가 여전히 냉

전구도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구체적 대상이었다.14) 

전단 살포를 포함한 대북심리전과 관련하여 1992

년 9월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화해 관련 부속

합의서 제3장 제8조에서는 “남과 북은 언론·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

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실제로 이행되

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남북간의 화해 

그리고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 따른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

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문’ 을 통해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과 풍선, 기구

를 이용한 각종 물품살포를 중지한다”라고 합의함으

로써 정부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는 실질적으로 중지

되었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국방부에서

는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세상의 소식을 알릴 수 있

는 수단(전단)을 준비 중” (정용수, 2016)이라면서 정

부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하였으나(언론

에서는 12년만의 대북전단 살포라고 설명), 실제로

는 이미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군에서는 대

북 심리전 재개를 결정하고 전단 40여만장을 살포하

였다(권혁철, 2010). 그러나 군 차원에서의 전단 살

포는 북의 도발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 일시적이고 

간헐적이었다. 반면에 정부 차원의 대북심리전 중단

이 결정된 2004년 이후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것은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 종교단체 등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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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체들이었다.15) 이들 단체들에 의한 전단 살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특히 2010년대 중반부

터 본격화되었다. 경기북부 지역에서의 연도별 대북

전단 살포 횟수는 2012년 48건, 2014년 50건, 2016

년 42건, 2017년 8월까지 28건에 이르렀으며(최재훈, 

2017),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5일 오두산 통일전망

대에서 대북전단살포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러한 활

동들은 기존의 국가에만 초점을 둔 냉전지정학과는 

차별화된 현실이 한반도 접경지역에서 진행되고 있

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대북전단살포를 둘러싼 세 가지 층위의 지정

학적 동학 

여기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과 대응

을 통해 파주라는 접경도시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

는 지정학적 동학(dynamics)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

다.16) 이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세 가지 다

른 층위의 정치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째,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직접적인 충돌을 빚은 전단살포집

단과 반대집단간의 정치, 둘째, 중앙정부의 입장 표

명과 대응, 셋째, 지방정부의 대응, 이상 세 가지 상이

한 그러나 서로 긴밀하게 맞물린 정치적 과정들에 대

한 분석을 통해 행위자들의 실천과 담론에 대한 분석

을 중심으로 대북전단살포를 둘러싼 지정학적 이해

와 욕망의 충돌과 대립을 이해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

어 이를 스케일의 정치라는 차원에서도 살펴보겠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도시지정학은 단지 스케일을 낮

춰 로컬 또는 도시스케일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스케일에 걸쳐 다양한 행위자들의 지정

학적 실천과 담론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얽히고 경쟁

하며 이들이 도시 현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 연구 또한 국가 중심의 지정학을 넘어서 

아래로부터 구체적인 현장과 사건에 주목하는 ‘일상

생활의 지정학(everyday geopolitics)’ 을 지향하고자 

한다.17) 

첫째, 대추리, 매향리부터 최근 성주 사례에 이르기

까지 기존의 지정학적 갈등과 충돌이 주로 정부 대 지

역주민의 대결 양상을 보였던 것에 반해, 대북전단 살

포를 둘러싼 갈등은 대북전단살포를 주도한 탈북자

단체들과 이에 반대하는 파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지역상인들, 농민들 간의 충돌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이는 위에서 살펴본 기존의 접경지역에

서의 정치 뿐만 아니라 남남갈등과도 상이한 새로운 

양상을 나타냈다. 분단 이후 오랜 세월 파주 지역의 

주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위협은 항상 휴전선을 넘어 

즉 경계를 넘어 북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경험되었고, 

장기간의 위협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오히려 

이런 위협으로부터 둔감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서구 

도시지정학에서는 주로 글로벌 차원에서의 위협이 

도시공간과 삶에 영향을 주는 측면에 주목하면서 특

히 9/11 이후 로컬 차원에서 공포가 어떻게 지속적으

그림 2. 지역상인들의 대북전단 살포 반대 관련 현수막들 

출처: 연합뉴스18)와 저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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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상화되는지 초점을 두었는데(Pain and Smith, 

2016), 이에 대해 Graham은 Cindy Katz가 주장한 

‘존재론적 불안(ontological insecurity)’ - 일상적 도

시생활에서 안전과 관련한 만연한 위기의식을 의미

하는 사회학적 개념 - 과 연관지어 서구 도시의 지정

학적 현실을 접근하였다(Graham, 2004a, 17). 그러

나 한반도 접경도시의 경우 여전히 냉전 체제 하의 대

립이 공간적으로 더 극명하게 작동한 결과 글로벌 차

원의 지정학적 이슈나 이벤트보다는 국가 차원의 지

정학 안보 논리가 강력하게 지배하는 한편, 로컬 차원

의 일상생활에서는 ‘존재론적 불안’이 오히려 희석되

는 양상을 보였다.20) 즉 한반도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한국전쟁 이후 오랜 세월의 분단과 대립의 세월을 지

내면서 북이라는 위협에 오히려 둔감해지고 익숙해

졌는데, 대북전단 살포는 지정학적 공포와 위협을 다

시금 되살리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다시 말해 오랜 기

간 북이라는 존재로부터 오는 지정학적 공포는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당연시되었고 그 결과 시간이 흐르

면서 여기에서 오는 위협에 대해 익숙해졌는데, 대북

전단 살포 사건은 이런 공포가 얼마든지 새롭게 생산

될 수 있음을 극적으로 드러내었다.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벌어진 대립은 물리적 

충돌뿐만 아니라 안보와 인권 등 다양한 담론들이 치

열하게 경합하였고, 이는 로컬 스케일을 넘어 남북관

계 악화, 남남갈등 등 국가적인 차원의 갈등 고조에서 

그리고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개입과 일부 집단의 스

케일 점핑 등 초국가적 스케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

였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남남갈등 등과 같은 기존

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대립과 차별화된 것은 대립

하는 진영이 전통적으로 동원하던 담론들 대신에 오

히려 서로의 담론들을 주요한 대항담론으로 적극적

으로 전유했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 상인들은 지역 

차원의 생명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지

정학적 안보 담론과 경제안보 담론을 적극적으로 동

원하였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북관계 악화라는 측

면에서 국가적 스케일의 지정학적 안보의 위기를 강

조하였다. 따라서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리고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역할을 지속적으

로 환기하며 압박하였다. 반면에 전단 살포 집단의 경

그림 3. 지역농민들의 대북전단 살포 반대 트랙터 시위와 현수막

출처: 연합뉴스19)

그림 4. 대북전단살포에 따른 영농활동 목적의  

민통선 출입 제한 안내문

출처: 자유북한운동연합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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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와 인권 증진을 역설하면

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북한체제의 실

상을 알리는 중요한 장치임을 강조하였다. 전통적으

로 보수 진영은 군사독재시절부터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천

명한데 반하여 진보 진영은 인권 탄압 등을 국제사회

에 호소하면서 보수정권을 비판한 것을 고려한다면, 

대북전단살포를 둘러싸고 파주 지역에서는 정반대

의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한 언론과

의 인터뷰에서 전단을 처음 살포했을 때 ‘세계인권선

언문’을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대북전단살포를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 활동”이라 규정하였고(정상원 등, 

2015), “암흑세계에 갇힌 북한주민을 깨우치는 의미 

있는 사업”(박상학, 2008)임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철

저히 선악구도에 기반한 규범적 사고를 기반으로 전

단살포를 통해 악을 응징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웠다. 

한편 북측에서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사실상

의 선전포고”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남북관계 개

선을 위해 살포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최봉진, 

2018). 특히 2011년 당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남측에 “이러한(심리전) 행위가 계속된다면 

임진각을 비롯한 반(反)공화국 심리모략행위의 발원

지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조준격파사격이 자위권

수호의 원칙에서 단행될 것”이라면서 임진각 등 대북

전단이 살포되는 곳에 대한 조준사격 방침을 통보하

였고, 2014년 10월에는 경기도 연천에서 살포된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포하여 우리 군에서 대

응사격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는 한반도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곽재훈, 2011; 김귀근 등, 2014).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로컬 차원에서의 충돌과 갈

등이 국가 스케일의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동아시아 지정학 질서에도 불안정을 가중시

켰다는 것이다. 즉 전쟁, 테러리즘 등과 같은 거대한 

지정학적 변동이 로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초점을 두는 것이 서구 도시지정학의 주요

한 경향이라면, 이 사례는 반대로 로컬 차원의 지정학

적 실천이 보다 광범위한 지정학적 갈등과 연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은 대북전단살포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

협한다는 전단살포 반대진영의 담론을 더욱 강화하

는 효과를 낳았다. 특히 아래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

만,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

재할 수 없다는 정부와 군의 입장에 대해 “삐라 살포

가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 이전에 국민의 안전에 위협

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의 제1차적인 존재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22) 또는 

“대북 전단 등 살포를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보

아 내버려 두는 것은 국가안보에 지나친 위해를 끼치

고, 국익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온다”(조민행, 2014) 

등의 비판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생명과 안전의 위

협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지정학적 안보불안을 강

조하였지만, 반대 시위에서 주축이 되었던 임진각과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근 상인들과 식당주인들 그리

고 민통선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전단살포

에 따른 접경지역의 안보위기가 가져오는 경제적 영

향, 즉 경제적 안보에 대한 위협이 전단 반대의 실질

적인 동기로 작동하였다. 인터뷰에 따르면 전단 살포

에 뒤이은 남북간 총격전으로 헤이리를 비롯하여 임

진각 등 접경지역의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수가 급

감하였다. 특히 임진각의 경우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크게 줄었고, 통일동산

에 위치한 식당들은 주말 서울 등 수도권 등지에서 오

는 관광객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농민들의 경우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민통선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영농활동에 타격을 받았는데(그림 4 

참고), “안보를 이유로 희생하면서 사는 주민들이 불

안해서 농번기에 농사일도 제대로 편안히 못 하는 상

황”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국

가에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직

접 트랙터를 몰고 나와 반대 시위에 참석하였다(우영

식·권숙희, 2014).23)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Pain and Smith(2016)의 연구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백인 교외 거주자들의 공포가 특히 강조되었음을 보

여주었듯이, 대북전단 살포 반대와 관련해서도 지역

주민의 생존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담론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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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강조되었다.24)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지역주민들은 군사적 긴장 격화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해 특별히 새롭게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 가장 앞장

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했던 이들도 인터뷰에서 

이미 오랜 세월 북측의 군사도발에 대해 무디어졌기 

때문에 이로부터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실감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군사적 충돌이 지역 외부의 사

람들에게 접경지역의 안보불안에 대한 공포를 증폭

시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결국 

변경도시의 일상공간에서 경험하고 인지하는 안보는 

다른 지역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에게 있어 안보의 

의미는 일반적, 추상적 수준에서의 안보와 차별화됨

을 보여준다. 즉 대북전단 살포는 지역에서 경제활동

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

는 지정학적 폭력으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저항과 갈

등이 촉발되고 있는 형국이라 볼 수 있다.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을 더욱 복합적으로 

만든 것은 각 집단이 로컬스케일에만 머물어 대립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양한 스케일에 걸쳐 정

치적 실천을 확장시켜 나갔기 때문이었다. 북한민주

화네트워크 등 전단살포 참여단체들은 지난 2013년

과 2014년에 걸쳐 민간경상보조사업 명목으로 총리

실로부터 총 2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고(김연정, 

2014),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단체들은 미국인권재

단(Human Rights Foundation, HRF)의 재정적 후

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살포 또한 함께 진행하였다. 

지난 5월 5일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대북전단 살포 

퍼포먼스에도 북한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만약 북한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북

한 전체가 변화하게 될 것이다 … 평화통일과 김정은 

정권의 독재를 끝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자유의 땅[미국]으로부터 북한인권을 위해 싸우는 용

감한 이들에게 후원을 전달한다. … 진리가 그들을[북

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26)라고 주장하면

서 대북전단 살포의 중요성과 더불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과의 연대를 강조하였다(그림 5 참조).27) HRF

와 더불어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ational Endow-

ment for Democracy, NED) 또한 1999년부터 2010

년까지 미 의회 기금 670만~1190만 달러를 북한인

권 관련 단체들에게 지원하였다(Song and Hong, 

2014, 43). 즉 대북전단살포는 국내뿐만 아니라 초국

경적 자본의 흐름과도 긴밀히 연계되었고, 이에 대항

하여 대북전단 반대진영 또한 초국경 지정학적 실천

을 실행하였다.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한청년평화사절단’이라는 조직을 결성하

고 2015년 3월 미국으로 건너가 NED와 HRF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백악관 앞에서는 평화

그림 5. 대북전단 살포 찬반 진영의 스케일점핑 사례 - 대북전단 반대 백악관 원정 시위사진(좌)과  

HFR의 수잔솔티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기자회견 사진(우)

출처: 좌-미디어오늘25), 우-저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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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를 하면서 24시간 노숙농성

을 하였다(이재진, 2015: 그림 5 참조).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직접적인 갈등을 빚은 

두 집단은 서로의 담론들을 경쟁적으로 쟁취하는 한

편 공통적으로 다양한 스케일을 넘나들며 운동의 동

력을 확보하고 의제를 확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

나 이러한 물리적 대립의 기저에는 안보에 대한 상이

한 시공간적 이해가 작동하였는데, 전단살포 집단의 

경우 살포를 통해 북한주민을 일깨워 장기적으로 북

한의 체제를 바꾸는 것이 궁극적으로 안보를 확보하

는 길이라는 인식을 깔고 있는 반면에,28) 반대 집단의 

경우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즉각적인 안

보위협을 강조하면서 살포 중단을 요구하였다. 

둘째, 국가주권의 행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을 보호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대응은 어떠했을까? 대

북전단 살포에 대한 중앙정부와 군의 기본적인 입장

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주권은 “영토 내

에서 폭력의 합법적 사용에 대한 독점을 통해 내부의 

질서를 수호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국민

국가의 배타적 권한”(Fregonese, 2012, 294)으로 이

해되는데, 이러한 주권의 개념에 따르면, 전단살포에 

의해 야기된 안보불안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 비

록 로컬 차원에서는 무감하게 수용되었을 지라도 국

가스케일에서는 군사적 긴장의 고조,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나타남 -29) 중앙정부가 “표현의 자유”라는 명

분 뒤에 주권의 행사를 사실상 방기한 것이라고 밖

에 볼 수 없다. 경기도의회에서 의결한 ‘대북전단 살

포 중단 촉구 결의안’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자

세를 비판하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명백·현존 위험

의 원칙’에 의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안

에 해당되며 「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항

공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실정법에 

의해서도 그 행위가 제한될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하

였다.30)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 동안 정치적 이해를 

위해 안보위협을 강조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표현

의 자유’를 억압해온 것이 군사독재시절부터 이어져

온 보수정권의 주요한 행태였다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반된 입장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북

전단살포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된 박근혜 정부 시

기에 이르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오히려 광

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정부 비판 여론 통제를 목적으

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통신임의규정’을 개정하였고 포털 

등에서 게시글을 임의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도 급증

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에 대해서

도 구속수사를 하였으며,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는 

이틀 만에 상영 중단되었고 YTN, KBS 등에서 보도 

개입 등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적 

장치가 새롭게 구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

서도 법적 제재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

도들이 만연하였다. 이에 대응해 당시 야당인 새정치

민주연합에서는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를, 그리고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는 ‘표현의 자유

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고, 국제앰

네스티에서 또한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에 따른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음

을 비판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되었

다(윤보람, 2015). 

반면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류길재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 전

단은 허용을 하고 막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

니다.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행

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저희는 갖고 있습

니다”31)라고 주장하였고, 뒤를 이은 홍용표 당시 통일

부장관 후보자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

로 대북전단 살포 자체를 우리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

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적으로 우려

가 큰 부분이고 우리 헌법의 가치에 관련된 문제”임

을 강조하였다.32) 대통령 비판 전단에 대해서는 강경

한 입장을 취하며 법적 제재를 가하는 반면에, 대북전

단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밖

에 없다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문제를 넘어 대북전단

이 사실상 정부의 정치적 이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

음을 보여준다. 

즉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국가의 고유한 영역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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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하고 그 결과 안보불안을 가져오고 있음에도 정

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한 영역성의 도전과 이에 따른 국가주

권의 약화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영역성

의 침해가 당시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통일준비위원

회’와 같이 북한정권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이라는 목

표에 부합하기 때문에 용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연

철, 2016). 이와 관련해 당시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대북전단살포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규정한 북

한인권법을 통과시켰는데,33) 해당 법 10조에는 북한

인권재단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단

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다(이재호, 2016). 결국 이

는 주권이란 국가가 단순히 독점하는 것이라기보다

는 특정한 맥락과 이해관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상

되는 것임을 드러낸다(Fregonese, 2012, 294).34) 즉 

비국가 행위자들(또는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 받는 

등 국가와 연계된 반(半)국가 행위자들)의 탈영역적

(de-territorializing) 실천에는 미국민주주의진흥재

단과 같은 초국가적 연계를 통한 지원과 더불어 이러

한 탈영역적 실천을 방기 또는 비호하는 국가의 역할

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방관 그리고 간접적 

지원의 입장을 취한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정부의 

대응은 일면적이기보다는 보다 복합적인 양상을 나

타냈다. 이는 전단살포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었던 

2014년 중반 이후 당시 파주시장 이재홍이 여당이었

던 새누리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전단 살포에 대한 중

앙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반면에, 전

단 살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 또한 무시할 

수 없었던 정치적 입장에서 기인하였다. 이러한 정치

적 복합성은 지방의회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야당이

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던 

경기도 의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

이 통과될 수 있었으나,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의 핵

심현장으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가장 첨예하였던 파

주시 의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이 오히려 부결되었

다.35) 지역주민의 안전을 외면한다는 여론에 제기되

자 새누리당 측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이 아닌 자

제로 표현을 대신하고 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박상돈, 2014). 전단살포 반대운동에 참여했

던 이들은 파주시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파주

시장 역시도 중앙정부의 입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전단 반대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36) 이런 시의 입장을 상

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대북전단 살포단체에서 살

포계획을 발표하자 반대단체를 주축으로 임진각에서 

밤샘 농성을 했던 2014년 10월말, 이재홍 파주시장과 

주민 여론 담당 국장 등이 일본 자매도시 축제를 방문

하여 전단살포 대응에 있어 회피적인 입장을 취한 것

이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귀국하면 대북전단 살

포 행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향후 대책을 시

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일

본 방문은 책임 회피 의혹 등 순수성에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디지털뉴스팀, 2014).

그러나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전

단살포에 대해 일관되게 외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북

전단을 반대하지 못했지만 뒤에서는 은밀하게 전단

반대운동을 지원하였다. 한 지역신문사 기자는 농민

들이 주도한 트랙터 시위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니

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지방정부가 뒤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 여부에 

대해서 반대시위 참여자들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는

데, 일부 인사는 보수적 정서가 강하고 기존에 시위에 

참여한 적이 전혀 없는 농민들이 지역 시민사회단체

와의 연계도 취약한 상황에서 자발적인 의지로만 참

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임진각

과 통일동산에서 각각 전단살포 반대 시위에서 주도

적이었던 인사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전단살포 단

체들의 움직임을 지역경찰이 미리 알려주었고, 심지

어 반대 시위 조직화를 독려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은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접경

지역 긴장 고조와 안보불안이 안보관광과 영농활동 

등 지역의 경제활동에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중앙정

부의 입장만을 고려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파주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대북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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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를 둘러싼 다양한 층위의 지정학적 갈등은 이를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가 복잡하게 맞

물렸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해들을 대변하기 위

해 ‘안보’, ‘표현의 자유’, ‘인권’ 담론의 동원과 함께 스

케일을 넘나드는 관계 구축과 실천이 동반되었다. 특

히 기존 서구의 도시지정학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지

정학적 갈등이 로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하

향식(top-down) 접근이 지배적이었다면, 본 사례는 

지역 차원의 갈등이 지역을 넘어 국가적인 정치적 갈

등과 초국가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양상을 드

러내었다. 

5. 결론

지난 9월 말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군사 분

야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

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2조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4조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

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물론 북핵과 관련한 북미관계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지만, 남북 군사 분야 합의는 냉전과 분단체제 하의 

갈등과 대립의 지정학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

고, 이는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극적으로 나

타날 것이다. 합의서에서 제시되었듯이, 세계에서 가

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라고 불렸던 남북간 접경지

역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평화가 정착될 것이

고, 이는 다시금 지경학적 가능성의 부상을 동반할 것

이다. 이미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

령은 “지금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

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습니다”라고 주장

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 이후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

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최

근 취임한 파주시장 또한 이러한 대통령의 계획에 

호응하여 새로운 안보-개발 넥서스 비전을 선언하 

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통일경제특

구’는 파주시 일대에 국제평화 협력단지를 조성하

자는 것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나라

가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의 국제협력단지로 발전

시키면 동북아 및 유라시아 상생경제권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며 남북의 정세를 뛰어넘는 평화·안

보의 안전판으로도 함께 자리 잡게 될 것 …37)

이러한 변화가 2000년대 초중반과 같이 지경학적 

희망이 잠시 대두되었다 다시 수그러들지 아니면 항

구적 변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국가간 합의나 정부의 정책

으로만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대북전단살포를 둘러싼 갈등은 파주와 같은 접경

지역과 군사기지도시에 팽배했던 보수적 정치문화를 

넘어서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반대운동을 이끌어

내었고, 이는 기존의 지역정치 구도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반대운동을 지역

주민의식의 근본적인 변화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

르지만, 이들의 의식과 삶을 강력하게 규정하였던 국

가안보담론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의 고착화된 지정학적 비전이 흔들리면

서 새롭게 부상할 지경학적 가능성이 과연 누구를 위

한 것일지에 대한 질문 또한 멈춰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오랜 세월 온갖 지정학적 질곡으로부터 억눌려

왔고 개발로부터 소외된 접경지역의 주민들에게 단

지 개발을 시혜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안보

담론정치로부터 새로운 정치적 주체성을 어떻게 구

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더욱 긴밀히 연계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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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주

1) 냉전 시기에도 미국의 경우 핵전쟁 등을 대비해 교외화, 

interstate highway 등과 같은 새로운 도시계획이 본격적

으로 시행되는 등, 지정학 측면에서 각종 도시공간 재편정

책들이 추진되었다(Graham, 2010, 14).

2) Fregonese (2012)는 “Urban geopolitics 8 years on. 

Hybrid sovereignties, the everyday, and geographies 

of peace” 논문에서, Graham의 책 출간 이후 8년간 도시

지정학의 주요 경향과 논쟁에 대해 소개하였다. 

3) 전통적인 지정학에서뿐만 아니라 비판지정학에서도 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거나 여론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

인, 지식인 등에만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엘리트주의로 비

판을 받은 반면에(Coleman, 2013, 493), 도시지정학은 구

체적인 현장에서 보다 다양한 행위자들의 권력관계를 드러

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도시파괴(Urbicide)는 도시 건조환경을 의도적으로 파괴

하고, 도시의 사회문화적 관계를 절멸(annihilation)시킨

다는 것을 의미한다(Rossi and Vanolo, 2012, 103). 

5) 냉전의 종식은 정치폭력이 국가 중심에서 도시 중심으로 

스케일링 다운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나타나게 된 분

수령이 되었으며, 그 결과 도시공간의 광범위한 군사화가 

진행되었다(Fregonese, 2012, 292). 

6) Smith(2006, 470)가 지적하였듯이, Graham의 도시지정

학 논의는 도시가 항상 주요한 타겟이었다는 주장과 다른 

한편으로 도시에 대한 파괴(urbicide)는 완전히 새로운 것

이라는 주장 간의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지

속적으로 최근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폭력, 갈등, 전쟁 등에

서 기존과는 차별화된 경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장

하였다. 즉 과거에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도시의 방어를 위

한 요새화 등의 도시지정학적 양상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초국경적 흐름이 수렴되는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새

로운 유형의 안보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찰력이 서구의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적실성을 가질지 

모르나, 비서구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

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Sassen(2012)은 도시가 국

가와 같은 기존의 지정학적 행위자들을 대체하는 것은 아

니며, 글로벌 도시 등 주요 도시들이 환경문제에서부터 테

러리즘에 이르기까지 세계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이자 주요 현장과 전선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녀의 논의는 전쟁과 테러리즘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Graham의 논의보다는 도시지정학의 지평을 확장

시켰다는 의의가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보다는 시론 수준

의 제안에 그치고 있다.

7) 첫째, 기술주의적 접근이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테러

리즘의 확산에 끼친 영향뿐만 아니라,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도시공간과 생활에 대한 각종 감시체계의 구축 

그리고 드론 등 새로운 전투기술의 발달 등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군사주의적 접근은 도시지정학

을 도시와 전쟁 간의 관계(Smith, 2006, 469)로 해석하는 

것처럼 도시에서의 지정학에서 주로 군사적인 측면을 강조

하는 경향을, 마지막으로 종족민족주의적 접근이란 도시에

서의 정치폭력을 주로 민족간 또는 인종간 갈등과 충돌을 

통해 해석하는 경향을 말한다.

8) 도시지정학 관련 논의가 실제로 9/11 이후 크게 늘어났는

데(Sidaway, 2018, 254), 여기서 고려할 지점은 도시지정

학이라는 용어가 9/11 이후에 학계에 등장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에는 도시지정학 관련 현실이 

부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9) “다시금” 나타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접경 또는 변경지

역이 과거에는 북진통일을 위한 최전선(frontline)으로 인

식되었던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1은 북진통일에 대

한 욕망의 흔적이 파주의 접경지역경관에 여전히 남아있음

을 보여준다. 

10) 최근 북진교에서 리비교(한국전쟁 다시 죽은 미 군인을 

기려 이 이름으로도 함께 불리었음.)로 명칭을 전환하였는

데, 이는 이 일대를 안보관광지대로 바꾸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되었다.

11) 안소희 파주시의원 인터뷰 (2018년 4월 20일)

12) 상동

13) Peoples and Vaughan-Williams(2014)는 안보에 대한 

전통적 접근의 경우 국가 중심적 시각을 견지하며 군사안

보에만 매몰된 반면에, 최근 비판 안보연구(critical secu-

rity studies)에서는 이런 국가 중심의 군사주의에서 벗어

난 다양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런 흐

름들은 안보 아젠다의 ‘확장(broadening)’과 ‘심화(deep-

ening)’라는 두 가지 경향을 보이는데, 여기서 확장이란 군

사 영역에 대한 협소한 초점을 넘어서 환경, 경제, 정치, 사

회 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안보 이슈에 대한 분석을 의

미하여, 심화란 안보를 국가의 생존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개인과 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를 포괄하는 것

을 의미한다(Peoples and Vaughan-Williams, 2014, 5). 

본 사례 연구는 전단살포를 둘러싼 상이한 이해를 가진 다

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군사안

보 논리에 경제안보 등 새로운 안보 논리가 복합적으로 작

동하고 있음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도시 공간에서의 안보 

아젠다의 확장과 심화 모두를 논의하고 있다. 

14) Jason Dittmer(2014)는 지정학에 대한 논의를 아상블라

주(assemblage) 논의와 연결시키면서, 아상블라주 내에서

의 상호작용은 구성요소의 특성(properties)이 아닌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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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의 도시지정학

(capacities)간의 관계에 있으며 그 결과 아상블라주의 역

동성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즉 수많은 우발적인 미래들을 

항상 가능케하는 힘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포스트

휴먼 지정학(posthuman geopolitics)에 대해 주목하면서, 

지정학을 이해하는데 있어 동물, 자연 그리고 사물 등을 통

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지정학에서의 

이와 같은 새로운 인식 전환은 본 사례 연구에서도 유의미

하게 연결되는데, 결국 대북전단이라는 물체(object)가 가

지는 역량들(capacities), 즉 북한인권을 증진시키고 나아

가 북한체제를 변화할 수 있는 또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

고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

는 전단의 잠재성을 둘러싼 담론의 충돌은 파주지역의 지

정학적 아상블라주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5)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전단살포를 시작한 동기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급기야 2004년 정부가 대북

심리전은 물론 비무장지대(DMZ) 내 전광판과 스피커 방

송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말로만 하지 말고 북한 절대악에 물리적으로 항거해야겠

다’고 마음 먹고 시작했다. 대북전단은 최고의 심리전 도구

다. 총 한번 안 쏘고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왜 그걸 못

하게 하나” (정상원 등, 2015). 

16) 대북전단 살포는 주로 경기도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데, 특히 파주시에 위치한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임진각은 

그 상징성으로 인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서 선호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지역의 상인들과 주민들의 반

발로 인해 이 두 곳은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났다. 

17) 이런 의미에서 Fregonese는 도시지정학 연구에서는 국

가 중심에서 스케일이 조정된 주권(rescaled sovereignty)

이라는 개념보다,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조우하는 정

치영역으로써의 하이브리드 주권(hybrid sovereignties)이

라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즉 도시

공간이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주권을 구성하는데 있어 도

시공간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2012, 

291; 294). 

18) 연합뉴스 2016년 3월 24일 기사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살포 임박…접경지 불안감 ‘고조’”

19) 연합뉴스 2014년 10월 25일 기사 “대북전단 살포 예정 

임진각 ‘초긴장’…충돌 우려”

20) 예를 들면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들은 한국전쟁을 한

복판에서 겪었고 휴전 이후에도 지역에서 간첩이 곧잘 출

몰했다면서, 이에 비교해 현재의 북핵, 미사일 위기는 별

거 아니라는 인식을 보였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해도 

파주를 넘어 서울을 겨냥하기 때문에 파주는 전혀 위험할 

것이 없다는 반응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2018년 5월-8월 

지역주민들과의 인터뷰). 

21) 자유북한운동연합 홈페이지(http://ffnk.net/board/bbs/ 

board.php?bo_table=news&wr_id=425)

22)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성명서(2014년 10월 22일), https 

://ko-kr.facebook.com/goyangsolidarity/posts/789085 

987822076

23) 농민들의 시위참여에 대해 한 지역신문 기자는 직접적으

로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웠던 파주

시 정부가 은밀하게 움직인 결과라고 주장하였는데(저자 

인터뷰), 다른 인터뷰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농민들이 단지 

지방정부에 이끌려 참여했다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

히 적극적으로 반대 시위에 참여하였고 이는 대북전단 살

포가 그들의 영농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었다. 

24) 2014년 12월에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결의안’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 간

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접경지역 주민들

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다. 

25) 미디어 오늘 2015년 3월 24일 기사 “백악관 앞에서 풍선

을 날려보자?”

26) 이 발언에서는 서구 특유의 계몽주의적 태도를 쉽게 엿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을 아직까지 진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

로 만드는 동시에 자신들의 지위를 이들을 깨우쳐주는 이

로써 재생산하고 있으며, 이런 태도는 전단살포 단체들과 

이를 옹호하는 보수집단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권

대사를 지낸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국회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

계의 소식을 알고 자기 체제의 문제점도 알고 그럼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의식도 싹트게 할 수 있고, 북한이 지

금 얼마나 …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사회의 

진정한 주인은 김정은 체제, 그 부자들이 아니고 북한 주민

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라고 증언하였

다(2015년 3월 11일 제331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

록 참조).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또

한 “북이 대북 심리전 중단에 이렇듯 혈안이 된 것은 외부

정보 유입을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심각한 위협

으로 보기 때문”(천영우, 2015)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들은 북한 주민들을 외부정보로부터 철저히 차

단되어 세계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치부하는 것인데,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 북에서도 한류열풍 등과 같이 외부정보

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를 외부세계와 유리된 상태로 보

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현실과 괴리된 왜곡된 시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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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할 수 있다. 

27) 지역신문기자와 전단살포 반대 대책위 관계자 등은 공통

적으로 전단살포의 실제 목적은 북한인권을 위한 것이 아

니라 돈벌이를 위한 것으로, 즉 정부와 미국인권단체로부

터 돈을 받기 위한 목적임을 지적하였는데, 자유북한운동

연합 박상학 대표 또한 이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삼성 현

대는 단 한 푼도 안 줬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노무

현 정부는 그렇다 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선 좀 지원해

줘야 하는데 만원 한 장 도와준 게 없다. 그래서 공개적으

로 하는 거다” (정상원 등, 2015)라고 주장하였다. 2017년 

정권 교체 이후 대북전단 살포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도(최

재훈, 2017) 전단살포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더해준다. 

28)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Nicholas Kristof(2017)는 북

한에 USB드라이브를 보내는 조직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

장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값싸고 장기간에 걸쳐 북한의 변화

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하였고, 바른미래당 이종

철 대변인인 “대북전단은 북한의 독재체제에 가장 치명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로 대포보다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였다(고상민, 2017)

29) 대북전단 살포시 남북 양측 군에서는 즉각 대응태세를 갖

추었는데, 우리 측에서는 1군단, 5군단, 6군단이 대응태세

에 돌입하였고 공군에서는 F-15K 전투기가 출격대기 하

는 한편, 북한에서는 장사정포가 사격대기에 들어가는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박병수, 2014). 또한 북

측에서는 2014년 10월 4일 인천아시안게임 참석을 계기로 

합의한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벌어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삐라 살포 망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남대화도, 북남관계 개선도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하게 항

의하였고 결국 회담은 무산되었다(김현우, 2014). 

30) 경기도 의회 웹사이트 참조(http://kms.ggc.go.kr/min 

utes/xcom/appendixDownLoad.jsp?mUid=52553&m 

Daesu=9)

31) 2014년 10월 24일 2014년도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회

의록 참조

32) 2015년 3월 11일 제331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참조

33) 인터뷰에서 한 파주시의회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대북전

단법이라고 칭하였는데(저자 인터뷰 2018년 4월 20일), 이

러한 견해는 중앙정치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도에 따

르면 전단살포에 따른 갈등이 고도되던 2014년 11월 새누

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에

게 북한인권법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함께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대북단체나 기획탈

북자를 지원해 (북한에) ‘삐라’를 보내는 법인데 어떻게 통

과시키느냐”라고 대답하였다(구교형·정환보, 2014)

34) 탈북자 이민복은 경찰관과 군인들의 대북전단살포 방해

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을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법 민사에서는 “북한의 인권 탄

압 실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을 위해 대북 전

단을 실은 풍선을 북한으로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

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무

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

에 근거해 제한할 수 있다”라면서 소송을 기각하였고, 지난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했다(연합뉴스, 2015).

35)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당시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새누

리당 황진하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같은 당 시의원들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

다(저자 인터뷰, 2018년 4월 20일)

36) 반대운동에 참여한 종교단체 인사와 지역언론사 기자에 

대한 저자 인터뷰(2017년 10월 14일)

37) 파주시 보도자료 “파주시, 통일경제특구 청사진 제시” 

(2018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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